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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마비의 국제정치

: 이란 핵합의 파기가 북한 비핵화 협상에 주는 매커니즘 추적

1)반  길  주*

<국문초록>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웠던 트럼프 행정부 시대에 오바마 행정부의 주요 성과 중 

하나인 ‘이란 핵합의(JCPOA)’가 사실상 마비되는 상황에 직면했다. 미국의 JCPOA 일

방적 탈퇴는 국제정치에서 ‘제도의 기능’이 마비되고 대신 ‘힘의 논리’가 강화되는 역학

을 조성하면서 북한 비핵화 협상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JCPOA 협상 및 진

행과정을 국제레짐이라는 관점에서 시기적으로 나누어 보면 4가지-조성, 유지, 퇴화, 

마비-의 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주목할 점은 북한이 이란의 선례를 예의주시하며 이 

시기에 제도의 기능적 변화양상에 맞추어 반응하면서 비핵화 협상 관련 정책적 방향도 

변화하는 양상을 보였다는 것이다. 특히 JCPOA 마비를 목도한 북한은 ‘제도의 기능’을 

불신하고 2019년부터 미사일 도발을 재개하는 등 ‘힘의 논리’로 전환하는 정책을 구사

해오고 있다. 제도의 기능은 일단 신뢰를 상실되면 복귀하는 것이 매우 어렵고 시간도 

많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새로운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을 대상으로 비핵화 협상을 재개

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과제가 될 것이다. 따라서 당분간 ‘힘의 논리’가 가동되는 현실

을 직시하여 군사적 억지정책을 강화하는 가운데 장기적 차원의 협상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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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북한은 2019년 2월 북미 하노이 정상회담 결렬 후 비핵화 협상을 중단하

고 2020년 6월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10월 신형 ICBM/SLBM 공개 등 

무력을 통한 공세적 행보에 나서고 있다(조한범, 2020). 2021년 1월에는 노

동당 8차 대회를 통해 핵잠수함 정책을 공개하고 핵억제력 강화도 천명하며 

대화가 아닌 군사력 강화정책에 집중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윤경환, 2021). 

비핵화 협상장이 ‘제도의 기능’에 의지하는 무대의 역학이라면 이와 같은 무

력공세는 ‘힘의 논리’에 기대는 역학이라 볼 수 있다.1) 그렇다면 2018년 협

상에 전격적으로 임했던 북한이 왜 ‘제도’에 기반한 정책을 버리고 ‘힘’을 전

면에 내세우는 공세로 정책을 전환했을까? 북한의 정책전환에 미치는 요소

는 많다. 국내정치적 상황과 연계하여 내부결속을 목표로 한 정권유지 차원

일 수도 있고 국제적 안보환경의 변화와도 관련성이 있을 수 있다. 북한 비

핵화 협상 교착상태를 이러한 요소로 분석하는 연구는 많지만, 정책의 변화

에 영향을 미치는 인식적 요소로서의 타국 선례가 주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다. 

자국보다 먼저 미국 등 강대국과 비핵화 협상장에 앉았던 국가가 처한 상

황이 비핵화 협상 등 제도적 기능에 대한 신뢰수준과 구속력을 진단하는 북

한의 인식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을까? 미국의 핵합의 파기로 이란이 직면

했던 선례는 북한에게도 어떤 방식으로든 부정적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는 

판단은 적실하다. 비핵화 협상 관련 북한의 정책적 인식의 변화에 이란의 사

례가 미치는 영향은 적다고 할 수 없다. 북한은 자국과 유사하게 생존을 위

해 핵무기 개발을 추진하던 이란이 전격적으로 핵협상에 나서는 상황을 목

1) 신자유주의적 제도주의는 레짐 등 제도기반 플랫폼이 제공하는 기능에 주안을 

두기에 기능주의라고 불리기도 한다. 본 논고에서는 이러한 제도라는 플랫폼

이 정보교환과 같은 기능을 제공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제도의 기능’

과 같은 용어를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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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했다. 2015년 7월 14일 이란은 미국, 중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등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5개국과 독일이 참여하는 가운데 ‘포괄적 공동행

동계획(Joint Comprehensive Plan of Action: JCPOA)’에 최종합의했다. 

JCPOA는 당시 오바마 행정부의 핵심 성과 중 하나로 평가되었다. 이에 따라 

이란은 핵활동을 제한하는 대가로 제재해제를 받아냄으로써 위기에 처한 경

제를 회복시킬 기회를 맞게 된다. JCPOA는 ‘힘의 논리’가 아닌 ‘제도의 기능’

을 통해 핵문제를 해결하는 접근법이었고 특히 7개국이 다자적으로 합의한 

것이기에 제도의 구속력과 지속성도 담보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기대를 모

았다. 그런데 JCPOA를 두고 처음부터 ‘잘못된 협정’이라며 비난을 퍼붓던 트

럼프 행정부는 결국 2018년 5월 8일 JCPOA 탈퇴를 선언하게 된다(BBC 

News, 2018.5.6.). 지난 한 협상과정을 통해 어렵게 만들어진 JCPOA라는 

제도의 기능이 초강대국의 일방적 선언으로 마비되는 상황을 북한도 목도해

야만 했다. 

타국의 유사사례는 북한이 비핵화 협상에 임하는 방향에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 이란 핵합의를 유심히 지켜본 북한에게 ‘선례화의 기제’가 작동하

고 있는 측면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특히 북한과 이란의 돈독한 우호관계로 

인해 이런 기제는 더욱 강하게 작동된다고 볼 수 있다. 우방국가가 ‘제도의 

기능’을 믿고 핵합의를 한 것이 성공하는지 여부는 북한의 정책적 방향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개연성은 합리적 추론이다. 실제로 트럼프 행정부 등장 후 

JCPOA가 위기에 직면한 가운데 북한은 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2018년 4

월 16일자)을 통해 북한과 이란이 ‘날로 발전하는 친선협조관계’라는 논평을 

내며 45년이라 지속된 돈독한 관계를 강조하고 나섰다(전경웅, 2018). 이 시

기는 JCPOA의 운명이 불투명해진 시점이었다는 측면에서 이란의 핵합의가 

북한에게도 영향을 미쳤다는 신호로 읽히는 대목이다.

‘제도의 기능’이 활성화되는 것은 ‘힘의 논리’가 가동되는 것보다 더 많은 

노력과 시간을 필요로 한다. 국제정치에서 ‘중앙권위체 부재(anarchy)’ 상황

은 본질적으로 양육강식의 논리를 가동시키기에 이러한 ‘정글’을 ‘정원

(garden)’으로 변화시키는 것은 쉽지 않은 과제다. 따라서 일단 ‘제도의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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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마비되면 일방에서 아무리 의지가 강하다 해도 복원하는 것이 쉽지 않게 

된다. 특히 ‘제도의 기능’ 마비라는 선험적 사례에 직면한 국가는 이를 불신

하게 된다. 새로운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가 JCPOA 복귀에 대한 정책적 선호

를 내비치고 있지만 일단 마비된 ‘제도의 기능’을 되돌리는 것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2020년 12월 3일 모하마드 자바드 자리프 이란 외무장관은 

보란 듯이 바이든 행정부와의 JCPOA 재협상은 없음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NEWSIS, 2020.12.4.). 이란 핵협상 파기는 국제정치에서 ‘제도의 기능’

이 마비되면서 냉혹한 ‘정글’로 회귀하는 단면을 보여주는 사례다. 

이란의 선례가 북한의 핵협상에 어떠한 방식으로 영향을 미치는지 추적하

는 것은 앞으로의 비핵화 노력을 위해 중요한 단초를 제공해준다는 측면에

서 의미있는 일이다. 핵협상은 본질적으로 ‘제도 기능’의 적실성과 관련된다

는 점에서 분석의 유의미성을 더한다. 본 논고에서는 먼저 이란 핵합의와 관

련한 연구동향을 살펴보고 국제정치에서 상충되는 두 가지 역학-힘 vs. 제도

-에 대한 문헌을 간략히 짚어본다. 이를 통해 ‘제도기능 마비 선례모델’을 분

석의 틀로 제시하여 비핵화에 진정성 있는 국가도 제도에 대한 신뢰가 없는 

경우 사실상 기대성과를 내기 힘든 역학을 이론적으로 제시한다. 이런 분석

의 틀을 바탕으로 이란 핵합의를 사례로 제도의 기능 변화를 4가지 시기-조

성, 유지, 퇴화, 마비-로 나누어 북한이 반응한 행태를 추적한 후 정책적 함

의를 제시하기로 한다. 

2. 문헌연구 및 분석의 틀

1) 기존 문헌연구 : 힘(power) vs. 제도(institution)

이란 핵합의 타결과 탈퇴라는 일련의 과정 속에서 이란 핵문제는 국제정

치의 주된 연구대상이다. 첫째, 이란 핵합의라는 대외안보정책과 국내정치의 

상관관계에 주목하기도 한다. 황지환(2016)은 동일한 오바마 행정부에서 핵

문제에서 있어 이란과는 적대국 관여외교를 펼친 반면 북한에게는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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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정책을 펼치지 않았다는 데에 주목한다. 연정례·김일수(2020)와 김일

수(2019)는 오바마 대통령의 다자주의는 JCPOA로 이어졌지만 트럼프 대통

령의 미국 우선주의는 JCPOA 폐기를 낳았다고 주장한다. 백승훈(2019)은 

미국의 대이란 핵포기 전략은 강압외교라는 일관성에도 불구하고 오바마는 

JCPOA 합의를 트럼프는 JCPOA 탈퇴라는 정반대 상황에 직면한 상황을 분

석한다. 박관우·정한범(2019)은 전망이론을 적용하여 북한과 이란의 핵협

상 차이점을 비교분석하며 전자를 실패, 후자를 성공이라고 평가한다. 카드

크호다이·타리(Kadkhodaee and Tari, 2019)는 미국의 JCPOA 탈퇴를 이란

에 대한 적성국가의 프레임이라는 국내적 인식과 관련하여 분석을 시도한다. 

주노(Juneau, 2019)는 JCPOA가 이란에게만 이득이 되는 합의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이 합리적 판단인지 미국과 이란의 이해득실을 따져본다. 

둘째, 이란 핵합의를 ‘제도’라는 관점에서 주목하는 연구가 있다. 이란의 사

례를 통해 비확산 체제의 대표성을 갖는 핵확산금지조약(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 NPT)의 한계에 주목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한다(황지환, 2009; 장동

희, 2018). 이란 핵합의라는 제도의 창출로 인해 이란과 유럽의 경제협력이 

가속화되는 선순환에 주목하는 연구도 있다(김중관, 2017). 김민욱(2020)은 

비확산 체제를 원하지만 국익추구의 방법이 달랐던 오바마와 트럼프 행정부

의 비교를 통해 제도의 지속성에 한계가 있음을 지적한다. 레재이(Rezaei, 

2019)는 미국의 JCPOA 탈퇴가 전 세계적 비확산 체제에 주는 영향을 분석

한다. 레보빅(Lebovic, 2016)은 JCPOA 지속을 위해서는 기술적 문제에만 집

착하지 말고 이란이 이 합의에 지속할 수 있는 방안에 더 고민을 해야한다고 

주장한다.

셋째, 이란과 북한의 사례를 비교하거나 이란의 사례가 북한에 주는 시사

점을 분석하는 연구가 있다. 김민성(2020)은 다자적 접근과 조력국가 부재의 

구도가 대이란 제재의 효과로 이어져 JCPOA가 태동할 수 있었다며 이런 사

례를 북한 핵협상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김민욱(2019)은 미국의 

JCPOA 탈퇴에 대한 법적 근거를 살펴봄으로써 합의 일방적 일탈 방지방안 

등 북한 핵협상에 실효성 있는 조치의 필요성을 제시한다. 김재희·남궁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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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과 이창위(2019)는 조력 강대국 유무, 핵개발 고도화 수준에서 이란과 

북한은 큰 차이가 있기에 핵협상 가능성도 차이가 크다고 주장한다. 이선희

(2019)와 김이연(2018)은 이란 핵합의는 유엔의 제재조치가 성공한 결과라

고 보면서 6자 회담 재개 등을 통해 이란 사례를 한반도 비핵화에 적용할 필

요성을 제안한다. 한편 란다우(Landau, 2017)는 정반대로 트럼프 행정부가 

직면한 북핵 위기가 이란에 주는 교훈을 분석한다.

국내연구는 이란과 북한의 사례를 비교하는 연구가 주류를 이루고, 해외

연구는 JCPOA 기능마비가 비확산 체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포괄적으로 

분석하는 경향이 있다. 이란 핵합의가 주목을 받았던 이유는 지난한 과정을 

통해 어렵게 합의에 도달했지만 미국의 국내정치 상황이 바뀌면서 기존에 

만들어진 제도가 짧은 시간 내에 기능을 상실하게 되었다는 데에 기인한다. 

따라서 기존의 연구는 협상의 관점에서 이란 핵합의를 분석하고 트럼프가 

핵합의에서 탈퇴하게 되는 과정에 치중하는 경향이 강하다. 이러한 한계로 

인해 제도의 기능이 강대국의 힘에 의해 압도되는 국제정치의 역학에 대해

서는 정교한 분석을 기하지 않고 있다. 더불어 국내연구에서 이란 핵합의가 

중요한 이유는 북한 비핵화에 가늠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기존의 

연구는 이란의 사례를 통해 북한의 핵문제에 대한 함의를 조망하거나 시사

점을 제공하는 수준으로 간접적인 비교를 시도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본 

논고에서는 힘과 제도 사이의 역학에 주안을 두고 이란 사례가 북한에게 영

향을 주는 과정을 보다 직접적인 상관성 분석 통해 통찰을 제시하고자 한다.

초기 협상에 적극적이던 북한이 소극적인 태도로 방향을 전환하고 심지어 

군사적 도발로 전략적 자세를 변화시킨 단초는 물론 하노이 협상결렬이다. 

그렇다면 하노이 결렬의 배경과 원인은 무엇일까? 우선 미시적 차원에서는 

미국의 계산과 북한의 셈법이 상충하면서 하노이 협상이 결렬되었다며 협상

자체의 정교함 부족을 그 원인으로 제시한다(이정철, 2019: 262-264). 북한

은 영변 핵시설 해체를 통큰 결단이라 인식하고 제재해제를 받아낼 수 있을 

거라 판단했지만 미국은 북한이 더 많은 것을 양보할 것이라 계산하고 있었

다는 것이다. 하노이 결렬은 또한 미국과 북한이 협상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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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목표가 달랐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있다. 북한은 조선반도 비핵화라는 개

념하에 미국의 핵억제력 제거를 최종목표로 하고 있었고 반면 미국은 핵협

상의 최종상태로 북한의 핵 프로그램 제거를 상정하고 있었기에 처음부터 

극명한 입장차가 있었다는 설명이다(박휘락, 2019b). 비핵화 방식에 대한 미

국과 북한의 이견에서 협상결렬의 원인을 찾기도 한다. 미국은 일괄타결을 

선호했지만 북한은 단계적 접근을 원했고 이러한 방식의 차이로 비핵화 대

상과 범주도 이견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박병철·주인석, 2019: 

137-139). 

하지만 기존의 연구는 하노이 협상결렬에서 제도적 기능에 불신을 갖게 

되는 북한의 인식전환 과정을 조망하고 있지는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특히 

제도와 힘으로 대변되는 국제정치이론의 두 가지 시각을 통해 정교화하여 

함의를 찾는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핵문제와 같은 국제정치 쟁점 발생 시 

이 문제에 접근하는 방식은 어떤 것이 있을까? 이론적 시각에서 보면 국제정

치에서 국가 간 이견을 해결하는 핵심역학으로 크게 두 가지를 상정할 수 있

다. 첫째, ‘힘(power)’의 논리를 들 수 있다. 현실주의 국제정치학자는 군사

력과 같은 물리적 힘이 분쟁을 해결하고 국가생존을 담보하는 가장 핵심동

력이라고 주장한다. 그 힘을 얼마나 가져야 하는 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

다. 방어적 현실주의자는 국가는 안보에 필요한 적당량의 힘만 추구한다고 

본다(Jervis, 1978, 1999; Snyder, 1991; Glaser, 1997; Van Evera, 1998). 반

면 공격적 현실주의자는 국가가 국제정치의 중앙권위체 부재로 인해 상대방

보다 더 강한 힘을 가져야 되기때문에 적당량의 힘으로는 부족하다고 주장

한다(Schweller, 1994; Zakaria, 1998; Mearsheimer, 2002). 이러한 차이가 

있지만 국제정치에서 문제해결을 위해 힘의 절대적 위상에 대해서 이견은 

없다. 따라서 유엔(UN)과 같은 국제기구도 강대국이 힘의 대결을 벌이는 수

단으로서의 무대에 불과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

둘째, 현실주의자와 반대로 자유주의자는 ‘제도’의 기능에 주목한다. 특히 

신자유주의적 제도주의자는 국가가 힘을 무리하게 키울 필요가 없도록 국가

의 합리성 수위를 조절하는데 있어 제도의 역할에 주목한다(Keohane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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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ye, 1977; Keohane, 1984). 이들은 국제기구와 같은 특정형태의 제도기반 

플랫폼을 통해 국가간 정보를 교환함으로써 불확실성을 낮추면 국가의 이기

적 행태를 완화시키고 협력도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즉 제도라는 정보교환의 

매개체는 협력을 촉진시키고 무력충돌 없이 이견을 해소하는 ‘기능(function)’

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특히 국제정치의 제도주의자는 힘의 역학과 대치되는 

제도 중 하나로 레짐(regime)을 제시한다. 국제레짐은 “국제관계 영역에서 

행위자들의 기대가 수렴되게 하는 원칙, 규범, 규칙과 의사결정 절차”로 정

의된다(Krasner, 1982: 2). 

상기 두 가지 국제정치이론적 시각은 국가 간 핵합의에 대한 통찰을 제공

한다. 국가의 정책적 결정 측면에서는 이 두 가지가 모두 동시에 작용하는 

경향이 있다. 오바마 행정부도 다양한 국제정치이론을 접목하여 안보정책을 

수립했다(안문석, 2011). 단 국가가 이 두 가지 역학에서 어느 곳에 더 신뢰

성을 두는지에 대한 인식의 차이는 분명 존재한다. 그리고 이런 차이는 핵합

의 지속성과 이후 전개되는 다른 핵합의에 영향을 미친다. 제도에는 IAEA, 

APEC 등 공식 다자기구가 대표적이지만 국가 간 합의도 포괄적인 의미에서 

제도 중 하나인 국제레짐에 해당된다. ‘힘의 논리’에 의존하던 국가도 일시적

으로 국제레짐을 통해 군사적 충돌 없이 해결하려고 할 수도 있고 ‘제도의 

기능’을 따랐던 국가도 신뢰저하로 인해 ‘힘의 논리’로 돌아갈 수도 있다. 이

런 차원에서 타국가의 핵합의 선례는 이후 다른 국가의 핵합의에 영향을 미

친다. 다시 말해 어느 역학이 더 신뢰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준

다는 의미다.

2) 분석의 틀 : 제도기능 마비 선례모델

‘제도’의 신뢰성은 비핵화 협상 진행과 지속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제도적 조치의 기능이 구속력과 지속성을 갖는다고 인식하면 비핵화 협상에 

유리하지만 그렇지 못하면 협상장에 나와도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할 개연

성이 높다. 제도의 신뢰성이 저하되면 행위자는 군사력과 같은 ‘물리력

(kinetic power)’에 더 의존하려는 경향이 생기게 된다. 따라서 제도는 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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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을 갖추는 데 필요한 시간을 버는 수단으로 전락하고 만다. 협상장에 나와

도 사실 비핵화는 그들이 정해놓은 답이 될 수 없는 역학으로 전락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제도’라는 관점에서 JCPOA 문제를 조망할 필요가 있다. 

‘제도’는 사전적으로 “관습이나 도적, 법률 따위의 규범이나 사회구조의 체

계”로 규정된다(표준국어대사전). 따라서 국제협상에서 제도를 적용하면 포

괄적 정의로 합의를 포함할 수 있다. 한편 제도적 차원의 국가간 합의가 일

방의 탈퇴선언으로 무력화되면 제도적 기능이 마비된다. 비핵화가 어려운 이

유는 크게 두 가지 요소 때문이다. 우선 핵무장을 추진하는 국가의 비핵화 

의지에 대한 진정성을 들 수 있다. 핵무장을 궁극적 목표로 두고 있는 국가

라면 아무리 협상장에 나와도 그리고 그 어떠한 당근을 제공해도 비핵화 조

치가 어려울 수밖에 없다. 그런데 비핵화만이 체제안전과 국가발전에 불가결

한 정책이라고 인식한 국가라도 합의와 같은 제도의 구속력과 지속성 없이

는 비핵화 조치를 이루어낼 수 없다. 즉 비핵화에는 핵보유 추진 당사국과 

이 국가 외부의 제도적 요소가 합일치되는 조건에서 가능한 것이다. 

합일치된 조건을 만드는 데 있어 타국의 선례가 미치는 영향은 적지 않다. 

비핵화 협상의 대상이 되는 국가는 이전의 비핵화 합의 사례에 주목할 수밖

에 없다. 이전의 사례가 비핵화를 하고 국가의 발전을 이루거나 정권안보를 

지켜내었다면 해당국가는 비핵화 협상을 정권안보와 국가발전의 계기로 활

용하려 할 것이다. 반면 이전의 사례를 통해 비핵화에 진정성이 있어도 결국

은 강대국의 힘에 눌려 언제라도 합의가 무력화된다고 인식하면 비핵화 협

상은 단지 핵보유국이 되는데 시간벌기용 전략으로 전락되기 쉽다. 

<그림 1>의 ‘B’처럼 이전의 사례에서 핵 프로그램을 추진했던 국가가 진

정성을 갖고 비핵화 협상에 임했지만 합의가 제 기능을 하지 못했던 사례를 

목도하면 비핵화 목표달성은 사실상 어렵게 된다. 특히 타국가의 이런 사례

가 비핵화 협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면 비핵화 협상은 핵무장을 위

한 전략의 수단으로 전락하거나 아예 협상 자체가 진행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혹시 일말의 진정성이라도 있어서 합의에 임해도 제도적 기

능이 마비될 수 있다는 상황을 목도한다면 ‘제도의 논리’가 아닌 ‘힘의 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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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지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측면에서 트럼프 행정부 시대 미국이 

주도한 JCPOA는 북한의 비핵화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핵

협상장에 나오며 활발한 행보를 이어온 2018년에 북한이 비핵화 의지에 대

한 진정성이 어느 정도였는지 측정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최소한 협상에 임

했다는 측면에서 비핵화 의지가 전혀 없었다고 단정지을 수는 없음을 전제

한다면 <그림 1>의 B 경우에 대한 분석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핵추진국 

비핵화 의지

부재

존재

제도적 기능의 역학

[낮음 : 협상 자체 성사 불가 / A]

[높음 : 협상이 핵추진국의 전략용으로 전락 / C]

[낮음 : 힘의 논리에 의존 → 선례모델 작용 / B]

[높음 : 협상 성사 + 구속력 제공 / D]

<그림 1> 분석의 틀 : 비핵화 협상 선례모델

한편 ‘힘의 논리’ 혹은 ‘제도의 기능’으로의 인식전환이 한두 개의 사건만

으로 바로 정책으로 이루어 진다고 볼 수는 없다. 나름의 검토와 판단을 위

해 과도기적 기간이 필요하다. 이 기간에는 ‘힘의 논리’ 혹은 ‘제도의 기능’을 

관성적으로 지속하는 가운데 변화된 상황에 맞추어 정책적 변환 준비를 한

다. 이란의 핵합의가 북한의 핵 프로그램에 미치는 영향도 이런 과도기적 과

정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약 1년 정도의 과도기가 지난 후에 이란 핵합의 

파기의 부정적 영향이 북한 핵협상에 본격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림 1>에서 제시한 두 가지 변수 중 핵추진국 비핵화 의지는 과학적 방

법으로 조사하기 힘든 측면이 많은 것은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상

회담 등 이전과는 다른 파격적 방식으로 협상에 임하는 등 간접적 요소를 통

해 비핵화 의지에 변화가 감지된다는 추론은 가능하다. 북한이 핵 프로그램

을 가동해온 이후 처음으로 지도자가 직접 핵협상에 나섰다는 사실은 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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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기정사실화 등 핵전략과 차별화되었다는 점에서 이전과 달리 비핵화에 

‘의지’가 있었을 수 있다는 가정하에 실험적 분석을 시도하는데 적실성을 더

해준다. 김정은이 북한 경제발전에 정책적 우선순위를 높게 부여했다는 것도 

비핵화 의지를 가정해볼 수 있는 대목이다. 김정은 정권하에서 북한은 “우리

식 경제 관리방법”이나 “경제개발구설치” 등의 정책을 추진하는 등 경제개혁

에 관심을 보여왔다(성현국·이창희, 2019). 한편 핵 프로그램 가동으로 제

재국면이 지속되면서 경제발전의 동력을 찾지 못하던 상황에서 핵협상을 통

해 경제발전의 돌파구를 만들어 보려는 동기가 작용했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특히 1차 북미 정상회담 후인 2019년 신년사를 통해 김정은은 “완전한 비핵

화로 나가려는 것은 우리 당과 공화국 정부의 불변한 입장이며 나의 확고한 

의지”라는 것을 본인의 육성을 통해 확인시켜 준 바 있다(김지은, 2019). 

물론 김정은의 신년사 등 북한의 선전과 보도를 어느 정도 신뢰해야 하는 

지 혹은 전략적인 차원에서 계산된 상징적 수사에 불과한 지에 대한 평가는 

다를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과 의사표명을 염두에 두고 일단 비핵화 

의지를 가정해본 후 제도의 기능여부가 미치는 역학을 추적하는 것은 유의

미하다. 이러한 간접적 방식으로나마 이 변수를 상정하는 것은 혹시 핵보유

추진국의 비핵화 의지가 조금이나마 있었지만 국제레짐 운영에 대한 불신뢰

로 비핵화의 기회가 사라지는 경우에 대한 반사실적 추론식 분석이 가능하

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레짐 운영방식이나 구속력 유지의 중요성에 대한 함

의를 찾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유의미하다.

3. 이란, 북한의 핵 프로그램과 제도의 기능

1) 이란 핵 프로그램과 제도의 기능

이란의 핵 프로그램은 1950년대 미국의 지원으로 시작된 후 1970년대 초

반까지 서방의 지원을 받으며 조금씩 발전되었다(Roe, 2007; Bruno, 2010). 

이러한 서방의 원조는 핵에너지의 평화적 이용을 전제로 하였으며 이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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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차원에서 1968년 NPT에 서명한 후 1970년에 비준하게 된다(United 

States Institute of Peace, 2021). 하지만 1979년 이란혁명으로 친서방 정권

이 무너지자 서방의 이란 핵 프로그램 협력이 중단되는 상황에 직면한다. 이

에 이란은 서방의 지원없이도 핵 프로그램을 지속하는 방안을 모색했고 

1990년대 러시아의 지원을 받으며 합동연구소를 설립하게 된다. 

한편 2000년대 들어 이란이 비밀리에 ‘고농축 우라늄(HEU)’ 생산활동을 

해왔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이란의 NPT 의무사항 위반이 도마에 오르게 

된다. 2002년 이란의 반정부 단체가 비밀리에 핵시설을 이란 내 2개의 장소

에 건설한 사실을 폭로하면서 국제사회로부터 우려의 대상으로 급부상하게 

된다(황지환, 2009: 71). 2003년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이란의 우라늄 농

축과 재처리 사실을 보고하지 않은 사실을 밝혀낸 후 9월 이란의 이러한 핵

활동 중단을 요구하게 되면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게 된다(NIC, 2007). 

2004년 영국, 프랑스, 독일과 협상을 통해 농축활동 중단의지를 보이고 2005

년에는 러시아와 핵연료 공급협정에 합의하는 등 제도를 통한 문제해결의 

가능성이 보이는 듯했다(장동희, 2018: 95). 하지만 2005년 반미 경경파인 

아흐마디네자드(Ahmadinejad) 행정부 등장과 동시에 우라늄 농축을 재개하

면서 IAEA는 이란의 위반사실을 결의하고 2006년에는 유엔안보리가 제제 

결의안을 채택하는 상황으로 악화된다(김민성, 2020: 90). 

국제사회의 단호한 조치에도 이란이 우라늄 농축을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되레 생산을 증가하는 등 핵 프로그램에 속도를 내자 국제사회가 제재강화

로 맞대응하면서 핵협상은 사실상 교착상태에 빠지게 된다. 한편 2009년 1

월 오바마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제도의 기능’에 힘이 실리는 역학이 가동되

기 시작한다. 오바마 미 대통령은 소위 “P5+1”을 통한 이란과의 협상에 적극

적으로 관여하기 시작했다. ‘제도의 기능’에 의지하려는 오바마 대통령의 정

책적 의지는 2012년 바그다그 협상, 2013년 제네바 회담으로 이어지는 성과

를 내게 된다(장동희, 2018: 96-97). 

‘제도의 기능’이 자리를 잡으며 신뢰의 여지가 조성되는 가운데 2013년 6

월 이란 대통령으로 당선된 로하니(Rohani)도 이란 핵협상에 유연한 입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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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하면서 비핵화를 위한 제도적 합의에 한발 다가서게 된다. 이는 2015년 4

월 스위스 로잔에서의 ‘포괄적 공동행동 계획 요소’의 합의로 이어져 결국에

는 7월 14일 비엔나에서 JCPOA 합의를 발표하는 성과를 이루게 된다. 

JCPOA는 2015년 10월 18일 공식 발효되었고 2016년 1월 16일 실행되게 된

다. 유엔 안보리도 IAEA 보고를 통해 이란이 JCPOA 실행을 위한 조치를 따

르고 있음을 확인하고 국제제재의 핵심이었던 이란제재위원회를 해산하는 

조치를 하게 된다(김민성, 2020: 100). JCPOA는 2003년 이란 우라늄 농축사

태로 영국, 독일, 프랑스가 이란과의 협상에 나선 것이 계기가 되어 참가국

이 확대되면서 2016년에 결실을 이룬 것이라는 점에서 약 13년이라는 긴 기

간이 소요된 국제레짐이라 할 수 있다.

JCPOA는 이란 핵문제 해결을 위한 ‘힘의 논리’를 ‘제도의 기능’으로 전환시

킨 핵심적 주체였다. 159쪽 분량의 JCPOA에는 8년, 10년, 15년, 20년, 25년 

등 단계적으로 준수하거나 이행해야 할 분야를 담고 있다(U.S. Department 

of State, 2017). 예를 들어 15년간 우라늄 농축농도를 3.67%로 제한, 20년

간 원심분리기 시설 감시, 25년간 합동위원회 가동, 10년 동안 JCPOA 위반

시 제재 복원 등의 합의항목이 포함되어 있다(정상률, 2016: 112-119). JCPOA

는 우라늄 농축 폐기가 아닌 축소에 방점이 있으며 합의에서 정한 기한이 지

나면 핵개발을 재개할 수 있다는 “일몰조항(sunset provisions)”과 같은 맹점

도 존재한다(김민욱, 2019: 101; 강찬옥, 2019: 306). 하지만 ‘힘의 논리’ 역

학으로 치달아 핵무기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을 저지할 수 있는 기대효과도 

충분히 있다는 긍정적 측면도 있다. 따라서 JCPOA의 성공은 이란 사례를 넘

어 국제적 비확산에 미치는 영향도 있다. 그런데 트럼프 행정부 등장으로 

JCPOA가 위기에 직면하고 국제정치가 ‘힘의 논리’로 전환되는 상황에 놓이

게 된다. 이란 핵합의와 같은 ‘제도의 기능’이 시작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

지만 ‘제도의 기능’이 기대효과를 달성할 만큼 지속되는 것은 더 어렵다는 현

실에 직면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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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북한 핵 프로그램 추진과정과 제도의 기능

북한의 핵 프로그램 추진역사는 6·25전쟁 당시로 거슬러 올라간다. 1952

년 북한은 전쟁 중에도 불구하고 원자력 연구소를 창설하고 방위성 동위원

소 등 기초연구를 개시하였다(NTI, 2018; 통일연구원, 2009: 322). 외부의 

지원 없이 핵무기 개발이 어렵다는 판단을 한 북한은 외부와의 협력을 시도

하게 된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1956년에 30여명의 북한 물리학자를 소련 

드부나 핵연구소로 보내 핵 관련 기초지식을 쌓게된다. 나아가 1959년 북한

은 핵에너지를 평화적으로 사용하겠다는 조건을 달아 소련의 지원을 받아 

영변에 핵연구소를 설립한다는 “조소 원자력 평화 이용에 관한 협정”을 맺게 

되면서 핵 프로그램이 탄력을 받게 된다(최소망, 2020). 이에 따라 1962년 

영변에 원자력연구소가 설치된 후 핵전문가 양성을 통해 인적 인프라가 구

축되기 시작한다. 1965년에는 소련이 “IRT-2000” 원자로를 제공하면서 활발

한 연구가 가능하게 된다. 

한편 북한은 핵 프로그램 추진간 국제사회의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해 

1974년 IAEA, 1985년 NPT에 가입하며 자신의 핵 프로그램이 군사적 목적이 

아니라는 신호를 보내게 된다. 그러면서도 국제사회의 핵사찰을 거부하는 가

운데 1989년 미국의 정찰위성으로 확보한 사진분석을 통해 북한이 플루토늄 

생산용 재처리 시설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국제사회에 알려지게 된다. 

이러한 사실이 공개되자 압박을 받은 북한은 1991년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에 합의하고, 1992년 1월에는 비로소 IAEA와 안전조치협정도 체결

하게 된다(장동희, 2018: 99). 그런데 IAEA 사찰결과 북한의 신고내용과 불

일치하다는 점이 포착되고 이에 특별사찰을 추진하자 북한은 1993년 3월 12

일 돌연 NPT 탈퇴를 선언하게 된다(Arms Control Association, 2020). 미국

과의 협상으로 6월 11일 탈퇴발효는 정지했지만, IAEA가 사찰허용을 압박하

자 1994년 6월 13일 IAEA 탈퇴를 선언한다. 

소위 1차 북핵위기에 직면하여 문제해결의 역학으로 ‘제도의 기능’이 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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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장하게 된다. 1994년 10월 21일 북한과 미국이 ‘제네바합의(Agreed 

Framework)’에 서명하여 북한이 NPT에 남고 원자로 시설을 동결하는 대가

로 경수로를 제공받기로 한 것이다(서옥식, 2020).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진

정성에 의심의 여지는 있었지만, 경수로 공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돌연 2차 

북핵위기를 맞게 된다. 2002년 10월 평양을 방문한 켈리(James Kelly) 미 국

무부 차관보가 북한이 비밀리에 우라늄 농축을 해온 사실을 포착하자 북한

은 IAEA 사찰관을 추방하고 NPT 탈퇴를 발효시키는 조치를 통해 사실상 핵 

프로그램을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게 된다. 2차 핵위기에도 문제해결

을 위해 ‘제도의 기능’이 제시되었는데 대표적으로 6자 회담의 가동을 들 수 

있다. 2003년 8월 29일 1차 회의를 시작으로 가동된 6자 회담은 2005년에는 

“9·19공동성명”으로 이어지며 성과가 있는 듯했지만, 북한은 2006년 10월 9

일 1차 핵실험을 함으로써 6자 회담을 통한 ‘제도의 기능’은 사실상 폐기처분 

되는 상황으로 치닫게 된다. 이후에도 2007년 “2·13합의” 등 6자 회담이 가

동되고 10월 4일에는 남북정상으로 “10·4선언”이 나오는 등 긍정적 신호도 

있었지만 결국 북한은 2009년 5월 25일 2차 핵실험을 함으로써 ‘힘의 논리’

로의 정책적 전환을 분명히 했다. 이후 2012년 ICBM인 광명성 3호 발사, 

2013년 3차 핵실험, 2016년 4/5차 핵실험 등으로 이어지면서 제도의 기능은 

마비되고 만다. 

이처럼 북핵 문제해결을 위한 6자 회담과 같은 제도의 기능이 마비되는 

가운에 북한의 우방국 이란의 JCPOA 선례가 북한의 정책적 참고사례로 작

용하는 환경에 놓이게 된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의 등장에 북한은 ‘힘의 논

리’를 잠시 중단하고 ‘제도의 기능’을 타진하는 변곡점을 맞이하게 된다. 아

이러니하게도 트럼프 등장은 이란에게는 ‘제도의 기능’ 마비를 북한에게는 

‘제도의 기능’ 조성의 계기를 마련해주게 된다. 미국의 정상이 북한의 정상과 

회담을 하는 초유의 기회는 북한에게 정치상 유례없는 지도자라는 국내정치

적 이득과 정상국가의 지도자라는 국제정치적 위상의 제고라는 이득을 주는 

것이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와 동시에 무력 이외의 방법으로 북한이 

원하는 것을 최대로 얻을 수 있다는 기대효과를 인식하도록 해줌으로써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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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 기능’으로 관심을 전환해보는 계기를 제공해 주었다. 하지만 동시에 

JCPOA 파기로 대변되는 트럼프의 일관성 없는 정책은 ‘제도의 기능’에 대한 

북한의 불신뢰로 이어지는 악순환에 봉착하게 된다.

4. 이란 핵합의 기능 변화와 북한 핵 관련 조치의 

연관성 추적

이란 핵합의가 북한의 핵협상 방식과 의사결정에 미친 영향은 사실 블랙

박스 영역이다. 그럼에도 이란과 북한의 상황은 차이점만큼이나 유사점도 존

재하는 만큼 이란 핵합의가 간접적인 방식이라도 영향을 미쳤다는 합리적 

추론은 가능하다. 실제로 JCPOA 타결을 앞둔 2015년 4월 유엔 주재 북한관

리는 미국의 소리(VOA) 방송을 통해 “(이란처럼) 북한이 먼저 핵을 내려놓

는 일은 앞으로 절대로 없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는데 사실 이는 북한이 이

란의 사례를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방증으로 읽히는 대목이다(차두현, 2015: 

3). 나아가 북한과 이란은 핵 프로그램 가동의 핵심 협력국이었다는 점에서

도 JCPOA가 북한에게 어떠한 방식으로든 신호를 주었다는 추론이 가능하

다. 북한은 1980년대 이란에게 탄도미사일을 판매한 후 지속적으로 무기거

래를 이어왔으며 1993년에는 이란이 북한의 핵 프로그램에 5억 달러를 지원

하기도 한 전략적으로 핵무장 추진 동맹국 관계를 유지하여 왔다(The U.S. 

Government Publishing Office, 2015; UnitedagainstNuclearIran, 2019). 

2013년 북한이 3차 핵실험을 강행하던 그 현장에 이란 핵전문가들이 참관했

다는 보도도 나온바 있을 정도로 북한과 이란 양국은 최고급 정보를 공유하

는 관계인 것이 주지의 사실이다(황준국, 2020). 특히 양국은 미국이라는 공

동의 적을 공유하는 관계다. 2017년 10월 15일 러시아에서 열린 국제의회연

맹(IPU) 총회에서 안동춘 북한 최고인민회의 부의장은 알리 아르데쉬르 라

리자니 이란 국회의장에게 미국에 맞서 함께 싸우자며 “대미 공동전선”을 제

안하기도 했다(박상주, 2017). 북한과 이란은 공동의 적을 공유하는 핵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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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협력국이라는 점에서 JCPOA는 북한의 협상전략에 미치는 영향은 적지

는 않았을 개연성이 있다. 

북한과 이란의 핵협력 정황은 곳곳에서 포착된다. 2015년 6월 28일 “이란-

북한 전략동맹” 관련 미 하원청문회에서는 JCOPA 합의가 타결되던 2015년

에만 북한 핵전문가들이 이란을 3번이나 방문하여 정보를 교환했다는 증언

이 나왔다(The U.S. Government Publishing Office, 2015). 북한 외교관 출

신 탈북민 류현우 전 쿠웨이트 주재 북한 대사대리는 CNN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은 미국의 이란 핵협상을 지켜보았다는 점을 강조했다(최정희, 2021). 

북한 외교정책의 일선에 있었던 전직 외교관의 이러한 발언은 JCPOA가 북

한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을 보다 명백히 해준다. 핵합의는 제

도적 기능을 중심에 두는 접근법이기에 이는 북한이 제도를 인식하고 평가

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가 가능하다.

살펴본 북한과 이란의 핵 프로그램 상관성을 고려하면 JCPOA 레짐이 북

미 정상회담 같은 한반도 문제를 다루는 국제레짐에 영향을 미친 과정이나 

수준을 추적하는 것은 적실성이 있다. 이를 전제로 레짐의 기능을 분석의 중

심에 두면 이란 핵합의 사례는 시기에 따라 크게 4가지-조성, 유지, 퇴화, 마

비-로 구분할 수 있다(<표 1> 참고). ‘레짐 조성기(A1)’은 이란이 미국 등 6

개국과 JCPOA에 최종합의를 이루어낸 시기로 레짐의 기능이 작동하는 환경

을 조성한 시기라 볼 수 있다. ‘레짐 기능 유지기(A2)’는 JCPOA가 실행되면

서 합의내용이 기능적으로 작동한 2016-2017년의 시기다. A2 후반기인 2017

년에는 JCPOA가 부당한 합의라며 날을 세웠던 트럼프 행정부의 등장으로 

제도기능 유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으나 제도적 기능의 관성은 유지되었

다. ‘레짐 기능퇴화기(A3)’는 미국이 JCPOA 탈퇴선언을 하고 대이란 제재를 

복원했지만 이란이 본격적인 핵 프로그램 재가동으로 맞서지 않은 과도기적 

시기인 2018년이 해당된다. 2019년부터는 사실상 제도의 기능이 전면적으로 

정지되었다는 점에서 ‘레짐 기능 마비기’라 볼 수 있다.

제도기능에 대한 북한의 신뢰도는 이 시기에 연쇄적으로 반응하는 경향을 

보였는데 이 사례의 교훈이 정책변화로 이어지는 데 약 1년 정도의 반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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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 걸렸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1년 정도의 시간차를 두고 ‘힘의 논리’와 

‘제도의 기능’에 대한 인식의 무게중심에 변화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2015

년 A1’ 역학에 북한은 2016년 레짐 조성에 반응을 시작했고 ‘2016-17년 A2’ 

역학에 북한은 비핵화 협상에 열의를 보이며 레짐 기능에 대한 인식의 제고

를 암시했다. ‘2018년 A3’ 역학을 직시한 북한은 2019-20년 도발을 재개하며 

레짐 기능에 대한 불신뢰의 인식을 고스란히 보여주었다.

물론 2019년 이후 북한이 협상장으로 복귀하지 않은 이유는 다양하다. 비

핵화 정책에 반대하는 군부 달래기 등 북한 내부결속을 위해서도 필요하고 

경제난에 허덕이는 북한주민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서도 핵보유국의 위상

을 내세우는 “강성대국” 정책이 필요할 수도 있다. 협상장에서의 미국의 요

구는 포기하는 것에 비해서 잃는 것이 많다는 북한의 이해타산이 작용한 협

상 그 자체 때문일수도 있다. 하지만 위기에 봉착한 타국의 핵협상 사례가 

북한의 레짐에 대한 신뢰도를 저하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직

시할 필요가 있다. 소위 ‘선례효과(the effects of lessons learned from 

other cases)’라는 역학이 작용되는 것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표 1> 이란 핵합의 진행경과에 따른 북한의 행동양태

구분 이란 핵합의 사례(A) 북한의 행동양태(B) 

2015 [A1] 레짐 조성기 힘의 논리에 집중

2016

-17
[A2] 레짐 기능 유지기

[B1] 제도역학 조성에 반응

- 레짐 관심개시

- 협상력 극대화 목적의 도발 

2018 [A3] 레짐 기능 퇴화기

[B2] 제도 기능 인식 제고

- 레짐기능 관심전환

- 힘의 논리에 재주목(후반기)

2019

-20
레짐 기능 마비기 

[B3] 제도 불신

- 레짐기능 관심제거

- 힘의 논리로 전환(도발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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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레짐 조성기 추적

북한은 2015년 4월 이란이 JCPOA 요소에 합의하는 것을 목도했다. 하지

만 대미 강경노선을 함께 추진하던 이란이 제도적 기능에 의지하려는 모습

에 의심하며 신중한 접근을 보이게 된다. 따라서 이 시기 북한의 대외매체들

은 JCPOA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중앙통신을 통해 대이란 제재를 완전

하게 해제하지 않으면 합의가 불가하다는 점만 강조했다(장용훈, 2015). 핵

무장과 군사적 도발이라는 ‘힘’의 논리에 의지하던 북한에게 ‘제도’에 의지하

는 이란의 모습을 수용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북한은 2015년 

7월 이란이 미국 등 6개국과 JCPOA에 합의하는 선례까지 접하게 된다. 그

때까지 ‘힘의 논리’에만 의존하던 북한이었기에 이란의 핵합의는 핵문제에서 

유리한 고지 점령을 위해 ‘제도의 기능’도 옵션이 될 수 있음을 열어주는 사

례로 작용할 수 있었다. 2016년 1월에는 JCPOA가 실행에 들어감으로써 핵

무기 보유를 추진하던 타국의 핵문제 관련해서 제도의 기능이 작용하고 있

음을 실감하게 된다. 핵개발을 추진하던 우방국 이란이 이와 관련한 ‘제도’ 

구비를 위해 오랫동안 협상을 벌이고 마침내 시행까지 하는 모습은 북한에

게 단순한 다른 국가의 일로 치부될 수는 없었다.

한편 ‘제도의 기능’이 활성화될 수 있다는 인식이 정책화된다면 중요한 과

제는 협상에서 가장 많은 자국의 이익을 관철시킬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

는 일이다. 따라서 북한은 2016-17년 이란 사례와 유사한 핵협상 가동의 가

능성은 염두에 두고 협상력 극대화 차원에서 도발강도를 최고수준으로 끌어

올리는 행동양태를 보이게 된다. 무력위협의 강도가 세면 셀수록 협상장에서 

상대방에게 위협제거의 대가로 제공받을 보상의 규모도 크기 때문이다. 사실 

위협이 되지 않는 국가에게 보상따위를 제공할 동기는 없다. 따라서 북한은 

무력시위의 판을 키우게 되는데 반대로 말하면 이는 북한이 ‘제도의 기능’에 

일부 관심을 전환하며 상황을 타진한 것이라 평가된다.

실제로 2016-17년은 북한의 도발 절정기였다. 이 기간에는 4, 5, 6차 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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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을 통해 사실상 핵무기 개발에 필요한 모든 핵실험 과정을 마무리한다. 지

상기반 탄도미사일 위협도 최대치로 끌어올리게 된다. 2016년 2월 ICBM급

인 광명성 4호를 발사했고 2017년에는 4/5월에 화성-12형(IRBM급), 7월에 

화성-14형(ICBM급), 11월에는 화성-15형(ICBM급) 미사일 발사를 이어갔다. 

해상기반 탄도미사일 능력도 현시하고 나섰다. 2016년 2월 북극성-1형

(SLBM)을 발사하며 제2격능력이 고도화되고 있다는 신호를 보냈다. 

이 시기의 가장 큰 특징은 2017년 1월 미국에서 새로운 행정부가 들어섰

다는 점이다. 이란 핵합의를 목도한 북한입장에서는 ‘제도의 기능’을 타진하

던 시점이었고 트럼프 행정부하에서 만약 레짐이 가동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협상력을 최고치를 끌어올리는 정책이 필요하던 시점이기도 했다. 미국

을 대상으로 협상력을 제고하기 위해 일련의 무력시위를 했다는 점은 북한

의 매체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우선 북한은 미국의 독립기념일인 2017년 

7월 4일 화성-14형을 발사하며 특별중대보도를 통해 “미국의 핵전쟁 위협 공

갈을 근원적으로 종식”시키는 미사일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미국이 자국의 상

대자임을 천명했다(라디오코리아, 2017.7.3.). 그런데 3년 후인 2020년 7월 

4일 노동신문 사설을 통해 화성-14형 발사 3주년을 축하하며 “7·4혁명”이라

는 점을 언급했는데 이는 미국의 독립기념일에 맞추어 발사한 것임을 밝힌 

것으로 평가된다(이한승, 2020). 나아가 북한은 화성-15형 시험발사 후 2017

년 11월 29일 조선중앙TV를 통해 북한은 “미국 본토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초대형 중량급 핵탄두 장착이 가능한 대륙간탄도로켓”이라며 이런 위협을 막

으려면 미국은 자국에게 많은 것을 제공해야 함을 시사했다(정찬, 2017). 이

는 북한이 협상장에 앉으면 미국이 자국의 협상대상자라는 점을 각인시켜 

‘레짐’ 가동시 주도권을 잡기위한 여건조성적 도발이라는 점을 방증한다. 북

한은 이러한 정책이 효과를 발휘하여 실제로 2018-19년 자국의 ‘몸값’을 최

대치로 끌어 올린 상태에서 미국과 협상장에 앉게 된다.

2) 레짐 기능 유지기 추적

2016-17년 제도의 기능에 대한 북한의 관심은 실제로 2018년 정상회담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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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이어졌다. 이란의 ‘A2 상황(제도적 기능 유지)’이 북한에게 ‘B2 반응(제도

적 기능 인식 제고)’으로 이어진 것이라 평가된다. 선례인 2016-17년에 이란

의 A2 상황은 한 마디로 ‘레짐’의 기능이 활성화되고 유지되던 시기라 볼 수 

있다. 2016년 1월 드디어 JCPOA가 이행되기 시작했고 이란은 제재가 풀려 

경제발전의 기회를 맞이하게 된다. 물론 2017년 1월 등장한 트럼프 행정부

는 JCPOA에 위기요소가 되었지만 일단 JCPOA 자체는 유지되었다. 2016-17

년 JPCOA의 제도적 기능이 가동 중인 상황에 대한 반응으로 2018년 북한은 

제도의 역할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힘의 논리’ 위주의 정책에 일부 유연

성이 조성되었고 이에 따라 비핵화 회담이 활성화되는 수순을 밟게 된다. 

북한이 ‘제도의 기능’에 예전과는 다른 수준의 관심을 보인 것은 2018년 

북한 지도자가 직접 나선 일련의 정상회담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2018년 4

월 1차 남북정상회담, 5월 2차 남북정상회담, 6월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9

월 3차 남북정상회담이 연쇄적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싱가포르 회담은 북한

이 레짐 내에서 자신이 미국을 대상으로 얼마나 협상력을 발휘할 수 있는지 

가늠해볼 수 있는 시험대였다. 그런데 북한은 이 시험대에서 자신의 협상력

이 통할 수 있음을 어느 정도 확인하는 계기가 되면서 ‘레짐’ 활용의 유용성

을 어느 정도 인식했다고 볼 수 있다. 회담 후 합의문에는 북한이 반대하는 

“Complete Verfiable Irreversible Dismantlement: CVID”가 포함되지 않았고 

사실상 북핵의 폐기를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도 않음으로써 사실상 북한의 의

사가 관철된 것이라 볼 수 있기 때문이었다(박휘락, 2019a: 236). 더욱이 북

한을 크게 구속시키지 않으며 명확한 실체가 없는 수준의 상징적 합의였다

는 점에서 ‘제도의 기능’에 처음부터 속박되지 않는다는 장점도 북한이 확인

하는 계기가 있었다(김진하, 2018: 8-9).

북한입장에서 보면 싱가포르 회담의 성과는 협상력을 최대치로 끌어올린 

2016-17년의 무력시위의 효과를 확인하는 것이나 다름없었다. 한편 JCPOA

를 통해 ‘제도’에 관심을 보였던 북한이 ‘제도’를 통해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음을 인식하는 계기이기도 했다. 더욱이 이 회담을 통해 동북아에서 군사

적 충돌의 우려를 낮추고 북미 양국도 대화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는 측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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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세계적인 관심사가 되었고 이에 따라 북한의 위상도 신장되었다. 물론 비

핵화 측면에서는 실질적인 도움은 되지 않고 정치적인 ‘제스처’에 불과하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었다(주인석, 2019: 84). 하지만 레짐이 전격 가동되기 위

해서 신뢰를 쌓는 시작으로서의 의미는 있었다는 측면도 부인할 수 없다.

북한이 진정성을 갖고 실제 비핵화를 하겠다는 정책의 옵션까지 상정하고 

협상장으로 발을 옮겼는지는 북한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블랙박스를 열지 

않은 한 명확히 알 수는 없다. 하지만 만약에 원하던 협상결과만 얻는다면 

비핵화를 할 수 있다는 의도를 갖고 있었다고 전제한다면 ‘제도의 기능’은 중

요한 요소가 된다. 특히 북한의 비핵화 의지가 행동으로 전환되는 데 있어 

제도의 기능에 대한 신뢰도는 비핵화 이행의 핵심적인 요소가 될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이란의 핵합의 선례는 북한의 ‘제도적 기능’에 대한 신뢰도 인

식과 무관하지 않다. 

사실 북한의 정상회담 의지에는 이란 핵합의 모델의 작동여부가 지속적으

로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2018년의 진행된 1차 남북정상회담(4월 27

일)과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6월 12일) 사이에는 ‘제도의 기능’ 인식에 변화

를 줄 수 있는 중요한 사건이 있었다. 2018년 5월 8일 미국이 일방적으로 

JCPOA 탈퇴를 공식 선언한 것이 바로 그것이다.2) 한편 미국은 ‘제도의 기

능’에 대한 이중성을 드러냈다. JCPOA 탈퇴를 선언하는 자리에서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북미정상회담 준비를 위해 북한으로 가고 있다는 사실을 공

개한 것이다(장도선, 2018). 이는 이란과의 제도적 기능은 마비시키고 북한

과의 제도적 기능은 작동시키려 한다는 점에서 미국의 정책적 일관성 결여

로 읽힐 수 있는 대목이었다. 사실 미국도 JCPOA 탈퇴가 북미협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우려하고 있었다. 2018년 4월 29일 ABC 방송을 통

해 애덤 시프 하원의원이 JCPOA 파기가 북한 핵협상에 영향이 없다는 판단

은 “순진한 것”이라고 언급하며 약속을 깬 미국을 상대로 북한이 진정성을 

갖고 협상에 임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다(김현준, 2018). 

2) 트럼프 행정부의 JCPOA 탈퇴 선언 이유는 이란의 테러지원, 비핵화 조치로서 

JCPOA의 한계, 일몰조항의 맹점이 지목된다(김일수, 2019: 113-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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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이러한 이중성에 북한은 이미 반응하고 있었다. 1차 북미 정상회

담을 1개월 앞둔 2018년 5월 북한은 노동신문을 통해 미국이 JCPOA에서 탈

퇴하려는 행태를 비난하며 미국의 “이란 핵합의 수정 요구는 억지”라고 보도

했다(강정숙, 2018). 이 시기 북한은 이란을 방문해 주요인사와 회동도 가졌

다. 2018년 8월 7-9일 리용호 북한 외무상은 이란을 방문하여 이란 외무장

관, 의회 의장 그리고 로하니 대통령까지 만남을 가졌다(김효정, 2018). 이 

회동은 미국이 JCPOA 탈퇴를 선언한 지 3개월 남짓된 시점이었다는 점에서 

핵합의라는 제도적 기능의 실효성에 대한 타진도 중요한 방문목적이 되었을 

가능성이 적지 않다. 동시에 북한이 추진 중인 북미회담이라는 제도적 접근

법의 추진과정을 설명하고 먼저 이러한 접근법을 사용한 바 있는 이란에게

서 교훈을 습득하는 자리로 활용했을 가능성도 있다. 실제로 이란 국영방송

은 리용호 외무상이 로하니 이란 대통령에게 “북미회담의 상황을 간략하게 

설명했다”고 보도를 하기도 했다(권태훈, 2018). 이는 북한과 이란의 핵협상

이라는 제도적 기능체 관련 정보를 주고받았음을 시사한다. 특히 리용호 외

무상은 미국의 JCPOA 탈퇴을 비난하며 이를 계기로 북한과 이란이 더욱 협

력하여 미국에 맞서야 한다며 합의를 저버린 미국에 대한 불신뢰를 드러냈

다(이희경, 2018). 아무리 미국이 북한에게 호의적으로 대하고 협상에 임해

도 이란의 사례를 통해 언젠가는 합의가 깨지고 다시 적대관계가 될 수 있음

을 간접적으로 습득하고 있었다고 평가된다. 

이전 미국의 행정부와 달리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정권에 호의적이었다는 

점에서 북한에게는 기회이기도 했지만 미국이 JCPOA를 탈퇴한 것은 북한에

게는 ‘제도의 기능’에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인식적 전환으로도 작용되었다. 

아무리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과 대화를 강조하고 지도자 김정은에 대해 친

분을 강조한다 해도 민주주의 체제에서 정권은 계속 바뀌기에 ‘제도의 지속

성’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런데 트럼프 행정부의 JCPOA 탈퇴선언

으로 북한이 미국과 핵합의를 통해 제도적 합의를 해도 미국이 이를 깨트릴 

수 있다는 선례로 부정적으로 작용한 측면이 있다. 특히 미국의 탈퇴선언 후 

2018년 후반 레짐 ‘퇴화기’로 진행된 후 2019-20년 레짐 ‘마비기’로 악화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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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사실상 북한도 제도의 기능에 대해 불신하는 인식적 전환을 갖게 된다.

3) 레짐 기능 마비기 추적

북한은 2016-2017년 JCPOA에 주목하면서 ‘제도의 기능’에 반응하고 2018

년에는 정상회담 등을 통해 ‘제도의 기능’에 인식을 높이던 차에 미국이 ‘힘

의 논리’를 가동시키며 JCPOA 탈퇴를 선언하면서 2019년부터 북한도 ‘제도

의 기능’에 신뢰를 접고 ‘힘의 논리’ 기반 정책으로 회귀하게 된다. 레짐 기능 

퇴화기(A3)에 대한 북한의 반응이 본격 개시된 것은 2019년이었다. 북한은 

레짐 불신의 시기(B3)가 시작된 2019년부터 비핵화 협상을 거부하고 도발을 

재개하며 ‘힘의 논리’로의 정책적 전환을 시도하게 된다. 

이 시기 북한에게 ‘제도의 기능’에 관심을 제공한 이란의 선례는 악화일로

였다. 2018년 8월 미국은 대이란제재 1단계를 복원하고 11월에는 2단계 복

원에 나섰다(김민성, 2020: 101; 김민욱, 2019: 99). 2019년 5월에는 이란산 

원유수입에 대한 한시적 예외 조처까지 중단한다. 이에 이란은 핵합의 이행

축소 1단계 조처를 발표하며 ‘레짐 정지’를 선언한다. 미국도 걸프해역에 항

공모함, 폭격기 배치계획을 발표하며 ‘힘의 논리’ 가동을 본격화한다. ‘제도의 

기능’이 마비되고 ‘힘의 논리’가 득세하는 가운데 2019년 6월 20일 이란의 혁

명수비대가 미 해군 MQ-4C 무인정찰기를 격추시키는 사태까지 발생하게 된

다(한국군사문제연구원, 2019). 6월 24일 미국은 이란 최고지도자마저 제재

대상에 포함시키는 조치를 단행하고 7월 3일 이란도 핵합의 이행축소 2단계 

조처를 발표하는 등 악화일로에 이른다. 이런 가운데 이란은 핵무장의 전략

적 동맹국인 북한의 사례를 언급하게 된다. 2019년 6월 27일 미국의 월스트

리트저널은 이란 관리의 언급을 인용해 유럽이 스냅백 수순을 밟을 시 “북한

이 한 것처럼 신속하게 NPT를 탈퇴”할 것이라고 보도했다(김기성, 2019). 이

란 관리의 발언을 접한 북한은 제도의 한계를 분명히 인식하는 한편 NPT 탈

퇴후 핵 프로그램을 추진한 자국의 전략이 잘된 선택이었다고 인식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 결국 2020년 1월 5일에는 이란이 JCPOA에서 규정한 동결·

제한 조치를 더 이상 따르지 않겠다는 사실상 핵합의 탈퇴를 선고했다(강훈



제도 마비의 국제정치(반길주) ∙ 187

상, 2020). 

이란의 선례를 통해 2019년 이미 북한은 제도의 기능에 대한 인식이 부정

적으로 선회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런 부정적 인식이 내재된 가운데 김정은

은 2019년 2월 트럼프와 하노이에서 정상회담을 가졌다. 북한입장에서는 이

란의 선례를 통해 인식한 제도에 대한 불신을 정책으로 전환하기 전에 마지

막으로 확인하는 자리의 성격이 강했다. 사실 제도에 대한 의구심을 가진 상

태에서 회담성과가 좋을 수 없었고 그 결과 하노이 회담은 결렬되고 말았다. 

북한은 영변 핵시설 폐기를 협상조건으로 들고 나왔다. 사실 이러한 조치는 

비핵화 달성하고는 거리가 먼 조치였지만 북한입장에서는 레짐에서 협상력

을 이끌어낼 수 있는지 더 나아가서는 제도적 기능을 믿을 수 있는지 타진하

기에는 적합한 조건이었다. 하지만 영변 핵시설 폐기 수준만으로는 미국이 

대북제재를 해제해 줄 수 없다는 점을 확실히 하면서 협상은 결렬되었다(박

휘락, 2019b: 112-113). 하노이 협상결렬은 김정은에게는 최고존엄의 위상 

실추였지만 더 나아가서는 ‘제도의 기능’에서 ‘힘의 논리’로 정책을 전환하는 

계기로 작용했다. 물론 2019년 6월 30일 김정은은 트럼프의 강력한 요구에 

판문점까지 나와 정상 간 회동을 했지만, 이는 비핵화 협상과는 거리가 먼 

사실상 정치적 이벤트에 불과했다. 

‘레짐 마비’라는 이란 선례에 직면한 가운데 북한은 2019년 5월 4일 미사

일 발사를 재개하며 ‘힘의 논리’로 정책적 전환을 선포했다. 7월 23일에는 김

정은이 직접 잠수함 건조상황을 점검했고, 10월 2일에는 북극성-3(SLBM)을 

발사했다(이진명, 2019). 나아가 11월 23일에는 김정은이 서해 창린도 부대

를 시찰하며 포사격을 지시함으로써 ‘9·19군사합의’까지 위반했는데 이는 

제도의 기능에 대한 불신뢰를 확연히 드러낸 것이라 평가된다(윤상호·황인

찬, 2019). 2020년에도 북한은 핵협상을 거부하는 가운데 무력도발을 지속했

다. 5월 3일 철원 DMZ에서 한국 GP를 향해 총격을 가하는 도발을 감행하

며 정전협정을 위반했는데 이것은 정전체제라는 제도적 기능 무력화를 시도

한 것이라 볼 수 있다(김두일, 2020). 6월 16일에는 한국 국민의 혈세가 160

억원이 투입된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는 도발까지 감행하면서 한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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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다시 안보위기 국면으로 몰고갔다(문광호, 2020). 10월 10일에는 조선로

동당 창건 75주년을 맞아 대규모 기념열병식을 진행하면서 화성-16형(신형 

ICBM)과 북극성-4ㅅ(신형 SLBM)을 공개했는데 이는 ‘힘의 논리’로 정책을 

전환했음을 분명히 하는 의도가 내재되어있다고 할 수 있다(조의준, 2020). 

특히 레짐 기능의 한계를 직시한 북한과 이란이 다시 군사적 협력을 강화하

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2020년 9월 20일 로이터통신은 북한과 

이란이 장거리미사일 개발을 위해 다시 협력에 나섰다며 미국 고위당국자를 

인용해 보도하기도 했다(임현석, 2020). 

북한이 2019년부터 도발을 재개한 것은 하노이 회담의 기술적 요인, 북한

내부의 결속력 강화 등 다양한 요인이 제기될 수 있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보다 구조적·배경적 차원에서 북한의 인식에 영향을 준 이란의 선례역학에

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이란이 핵합의를 이행해왔음에도 미국이 사실

상 이를 힘으로 무효화했다는 점에서 북한에게는 이것이 심각하게 우려해야 

할 선례로 작용했다(김민욱, 2019: 101). 북한이 도발로 무게중심을 전환하

도록 인식을 변화시키는데 이란의 사례가 작용했음은 북한의 보도매체를 통

해서 확인된다. 북한의 노동신문은 2020년 1월 12일자 보도를 통해 미국이 

이란의 솔레이마니 사령관을 살해한 사건을 집중보도 했는데 이는 결국에는 

‘제도’보다 ‘힘의 논리’가 우선이라는 현실을 직시하고 있다는 방증으로 읽힌

다(노민호, 2020). 특히 노동신문은 이란도 사실상 JCPOA에서 탈퇴했다는 

사실도 포함함으로써 이처럼 제도의 기능에 의지하는 핵합의는 소용이 없음

을 간접적으로 내비쳤다(노민호, 2020). 한반도 상황이 급박하게 전개되는 

상황에서도 북한이 지속적으로 이란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비핵화 협상이

라는 공통의 사안에 처한 선례로서 이란의 핵합의가 상호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방증한다. 최근 미국의 소통시도에 북한이 반응을 하지 않는 것도 제도

마비의 역학을 보여준다. 제도마비 역학은 미국에 새로운 행정부가 등장했음

에도 이어지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잡권으로 2021년 2월 중순 이후 접촉

시도를 해왔지만 북한이 응하지 않는 것으로 보도된 바 있다(송치훈, 2021). 

이는 협상, 대화와 같은 레짐에 대해 북한이 반응하는 방식을 짐작해주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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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고 이는 제도마비의 역학과 무관치 않다.

   5. 결론

북한은 이란의 핵합의 폐기를 통해 ‘제도의 기능’이 쉽게 마비될 수 있음

을 배웠고 이는 무력시위 등 ‘힘의 논리’에 의존하는 것으로 정책적 전환을 

추동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한반도에서 다시 ‘힘의 논리’라는 역학이 가동되

면서 안보상황이 악화되고 있다. 이러한 선례작용 모델은 정책적 함의를 제

공한다. 첫째, ‘힘의 논리’와 ‘제도의 기능’ 작동 간의 시간차를 들 수 있다. 

바이든 행정부에서 대화와 협력을 강조하면서 제도의 기능을 되살리기 위한 

노력을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따라서 북한과의 핵협상을 재개하기 위한 

시도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물론 트럼프 행정부와 달리 바이든 행정부는 

‘하향식(Top Down)’이 아닌 ‘상향식(Bottom Up)’ 접근이라는 점에서 차이는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트럼프 행정부에서 이란 JCPOA 탈퇴 선례를 통해 미

국이 제도적 장치를 일방적으로 파기하여 마비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고 배

운 북한이 ‘제도적 기능’에 다시 관심을 갖게 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특히 

제도의 신뢰도가 하루아침에 회복될지는 의문이다. ‘힘의 논리’ 복귀는 쉬워

도 ‘제도의 기능 복귀’는 매우 힘들고 지난한 과정이 요구된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보다 바이든 행정부에서 북한을 협상장에 앉도록 요구하는 것이 더 

힘들다는 의미이고 결국 더 많은 것을 양보하지 않으면 협상개시가 어려울 

수도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둘째, ‘제도의 기능’을 강조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정권이라면 정권초기에 

협상을 완료하는 것이 필요하다. JCPOA에서 가장 핵심적인 국가는 미국이

었지만 이는 오바마 대통령이 임기를 단 2년 정도 남겨둔 시점에서 타결되

었기에 제도의 지속성 담보에 대한 위험성이 존재했고 이는 트럼프 행정부

가 들어서면서 현실화되었다. 물론 JCPOA는 오바마 행정부가 정권초기부터 

“핵 없는 세상” 강조 등 비확산에 정책적 우선순위를 둔 결과이기도 했지만 

정권이 교체되면서 이것이 제도로 기능한 기간은 얼마되지 못했다는 한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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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스란히 드러냈다. 따라서 타국과의 핵협상에서는 정권교체 등 국내정치적 

상황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 

셋째, ‘제도의 기능’ 복귀가 힘들고 더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것은 한반도 

상황이 상당기간 동안 ‘힘의 논리’가 지속될 것임을 시사한다. 따라서 한국의 

안보정책도 이런 점을 냉철하게 인식하고 대응해야 할 것이다. 우선 군사력

에 기반한 물리적 억제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협상을 통해서 비핵화가 어렵

다면 북한이 군사적 도발을 감행할 수 없도록 억제능력을 강화하고 실효성 

있는 억제정책을 시행해야 할 것이다. “한국형 3축 체제”와 같은 억제정책에 

기반한 용어를 복원하고 합동훈련을 강화하는 등 군사적 억제능력을 현시해

야 한다. 물론 대화를 위한 시도도 병행해야 하겠지만 ‘힘의 논리’가 가동되

고 있는 안보적 현실을 직시하여 강력한 군사력이 전제되지 않으면 안 된다

는 점을 주지할 필요가 있다. 

넷째, ‘제도의 기능’ 재개를 위해 동맹국 미국을 포함하여 동북아 국가와 

신뢰구축을 위한 공조에 나서야 한다. 북한을 협상장으로 불러오기 전에 약

화된 한미동맹 복원과 느슨해진 동북아 국가들과의 공조 강화에 먼저 진력

해야 할 것이다. 비핵화를 위한 다자적 공조도 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북한을 

협상장에 나오라고 주문하기는 사실상 어렵다. 무엇보다도 제도의 기능에 대

한 지속성을 강화하는 차원에서도 다자적 접근을 통한 비핵화 레짐을 만드

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국방부, 외교부 등 범정부적 노력을 통해 역내 국

가와 협력을 증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하고 비핵화 방향에 대한 공감

대를 이끌어내야 할 것이다. 다자적 레짐을 통해 JCPOA식 전례는 발생치 않

도록 여건을 조성하면서 비핵화 협상과정에 나서는 노력이 요구될 것이다. 

더불어 JCPOA 사례는 아무리 다자가 참여하는 레짐이라도 하나의 행위자라

도 일탈을 하면 사실상 무용지물이 되어 기능이 마비됨을 보여준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제도적 기능’ 역학에 대한 이해는 다자적 제도 기능 유지를 위한 

정책 및 다자적 협상전략의 수립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본 논고는 핵협상이라는 지난하고 복잡한 과정을 ‘힘’과 ‘제도’라는 단순화

된 두 축으로 분석을 하기에 연구의 한계도 분명히 존재한다. 우선 JCPOA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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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법이나 국제법으로 구속력을 보장받은 것이 아니기에 엄격히 규정하면 

제도가 아니라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마찬가지 이유로 북미 정상회담도 

국제법적 구속력이 있는 제도가 아니라는 반론이 제기될 수 있다. 하지만 이 

두 가지 협상 모두 군사적 옵션을 잠시 접어두고 협상장에서 이견의 차이를 

해결하려는 옵션이었다는 점에서 국제정치의 신자유적 제도주의자들이 주장

하는 포괄적인 의미의 레짐이라고 볼 수 있다. 신자유적 제도주의자는 불확

실성을 줄이거나 거래비용을 낮추어 주는 행위자간의 협정이나 접촉을 제도

로 개념화하면서 이 플랫폼의 기능에 주목한다(Grieco and Ikenberry, 2003: 

116). 이러한 의미에서 북미협상 과정도 제도 특히 레짐의 일환이었다 평가

된다. 본 연구는 또한 JCPOA가 북미 협상결렬의 직접적인 원인인지에 대한 

명확히 규명을 하는데 한계가 있다. 사실 JCPOA가 유지되었어도 비핵화 이

슈에는 북한 국내정치적 요소 등 많은 요소가 작용하기에 하노이 협상이 결

렬될 가능성은 여전히 상존한다. 상대방의 패를 정확히 읽지 못한 협상 자체

의 기술적 문제일 수도 있다. 하지만 미국의 JCPOA 탈퇴도 북한 비핵화를 

위한 레짐 기능에 긍정적 영향을 주지 못했다는 것도 앞서 살펴본 북한의 반

응을 통해서 추론할 수 있기에 이러한 분석은 나름의 의미가 있다. 상관관계 

분석의 적실성이 있는 만큼이나 연구의 한계도 존재하는 만큼 이를 보완하

기 위해 본 연구가 이란과 북한의 핵협상 문제를 직접적으로 연계시켜 분석

하는 단초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후속연구가 이어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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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Non-Function of Institutions 

in International Politics 
: Tracing Mechanism of North Korea’s Nuclear 

Negotiations Interacting with Iran’s JCPOA Distruption

Ban, Kil Joo

In the Trump era characterized by “America First,” JCPOA (Joint 

Comprehensive Plan of Action), one of Obama’s big achievements, was 

deadlocked and ceased to function. America’s unilateral withdrawal from 

JCPOA compels the ‘function of institutions’ to be converted into the 

‘logic of power’ in international politics, which turns out to affect North 

Korea’s nuclear negotiations negatively. The process of JCPOA and how 

to respond by North Korea can be classified into four periods: 

commencement, temporal function, degeneration, and paralysis. What is 

noteworthy is that Pyongyang has changed its policies while watching 

Iran’s case as a key precedent. As North Korea observed the institutional 

paralysis of JCPOA, it became less confident of the function of 

institutions and began to resume military provocations starting 2019. 

Since it requires a very long time to restore these functions, the Biden 

administration will find it harder to sit down on the negotiation table 

with the North Korean regime. South Korean policymakers need to 

recognize that the logic of power will be at the forefront in interna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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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tics at the moment and come up with a resolute plan to strengthen 

military deterrence. 

Keywords: JCPOA, North Korea’s nuclear negotiation, realism, 

liberalism, instit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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